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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 발   신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문   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 T. 010-4944-6347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T. 02-774-45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최인숙 팀장 T. 02-723-530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좌혜선 사무국장 T. 02-774-4155

▪ 일   자  :  2015. 9. 3.(목)

▪ 제   목  :  <보도자료> 홈플러스 매각 관련 업체공개질의 (총 2매)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MBK파트너스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 관련 공개질의

- 홈플러스 인수는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에 해당 -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고객 피해 보/배상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 국민연금공단은 MBK파트너스 1조 투자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일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최대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선정

됐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은 홈플러스와 테스코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인수

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3일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 가

량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투자 관련 계획, 

논의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 약 230억 원의 부당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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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렸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은 물론 소비자 2,200여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테스코는 죄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소

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에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사모펀드 

인수에 따른 책임주체의 부재 ▲과거 MBK파트너스의 씨앤앰(C&M) 인수와 먹튀 논란 등을 지켜

보며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온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와 매각 등 일련의 사건 가운데 개인정

보를 유출당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방치되어 왔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기업에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요구하기 위해,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보/배상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사모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국민 앞에 명확한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